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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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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일명 ‘셧다운

제’라고 하는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

소년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청소년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의하

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청소년에게 일정시간대의 게

임접속을 금지하는 것이다. 셧다운제의 도입과 관

련해서는 가정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국가의 과

도한 개입이라는 우려,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더 나아

가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

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마약․도박․주류 등과 함께 ‘중독 

유발’ 요소로 규정하고, 쿨링오프제1)도입과 게임사

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소위 ｢게임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

률안｣,2)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3)

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서 게임규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의 게임규제에 관

1) 초․중․고교 학생 및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연속해서 2시간 이하 또는 하루 4시간 이하

로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을 제한.

2) 의안번호 1904725, 소위 ‘신의진법’으로 알려진 이 법

안은 2013년 4월 30일 국회 신의진 의원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이 법안

은 게임을 중독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공

청회 과정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마약 도박 

알코올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물로 지목하여 논

란이 되었다. 

3) 의안번호 1903262, 소위 ‘손인춘’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2013년 1월 8일 국회 손인춘 의원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다. 이 법안

은 게임사업자의 매출의 일부분을 중독 등 역기능 

해소를 위한 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규제 설계의 방식이나, 접

근 태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온라인 매체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형성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야하는지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게임이나 인터넷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작금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매체의 발전과 유용성을 훼

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또, 유지․발전시키고자 하

는 중요한 가치를 구체화 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을 

탐색하는 내용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게임규제의 현황 및 
내용

2.1. 강제적 셧다운제도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06시까지)에 인터넷 게

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청

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이른바 온라

인 게임 셧다운제(online game shut-down)가 실

시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터

넷 게임 제공자는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 

게임 이용을 중단시키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까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인터넷 

게임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4) 

셧다운제 적용대상 게임물을 살펴보면,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

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

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을 의미한다. 기기

별로 구분하였을 때 PC(노트북 포함)용 게임이 에

에 해당하며, 게임물별로 판단한다면, 온라인 PC

4)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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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웹게임, PC 패키지게임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서비

스시간을 강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게임사업자

에게 특정시간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

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라는 

역기능 대응의 근본목적이나 취지에는 쉽게 동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

하고 사상을 전달하는 통신자체를 하루 일정시간

동안 차단하는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법리적 논란

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Kwon, 2011).

또한 규제대상이 전체 게임 중에서 온라인 게임

에 국한되며, 현실적으로는 가정 내에서의 게임이

용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

로 PC방(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경우 게임산업법

에 따라 밤 10시 이후로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5)

되기 때문이다. 

2.2 선택적 셧다운제도(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시간 선택제는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도’로 

불리는데, 2011. 7.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신설되었다.6) 이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

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

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 되도록 ‘과도한 게

임물 이용방지조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7)

이 제도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강

제적으로 일정시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

는 것과 달리,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참고.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참고. 

7) 이 경우 게임산업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직접 벌칙규

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여 이

에 불응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보호 영역

에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부

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Table 1> Cost Analysis to Implement Optional 
Shut-Down System

Category
Cost

(10,000 Won)

Cost for constructing infrastructure 115,667

Authentication cost 51,434

Notification cost for game usage 
information

5,083

Total 172,194

Data：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Feasi-

bility analysis for regulation and legislature 

of game overindulgence, 2011.

다만,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일괄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비록 가정에서

의 자율적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또

한 이 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시간이나 기간

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게임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8)할 뿐만 아니

라, 해당 비용이 게임산업 발전을 통한 고용 인력

의 증대라는 선순환적 구조로 유통되는 것도 아니

므로 필요이상의 사회적 비용으로 손실된다는 측

면의 문제점도 있다(Korean Society of Legisla-

tion Studies, 2011).9)

8) 인프라구축비용 및 인증비용, 게임 이용정보 고지비

용 등 직접적으로 투여 되는 경제적 비용이 약 17억 

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Table 1> 참고).

9) 다만, 규제의 효과나 의미 자체가 보호해야할 중요 

법익이 있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를 감수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바, 비

용 발생 사실만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사회적 비용이나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희

생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구

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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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imates of Relevant Costs as a 
Result of Implementation of Shut-Down 
System

Social cost reduction regarding 
addiction

34,000 people,
Approx. 

33.7 billion Won

Sum of game corporations’ 
investment and loss cost due to 
implementation of shut-down 
system

Approx. 
82 billion Won

Data：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Feasi-

bility analysis for regulation and legislature 

of game overindulgence, 2011.

2.3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고스톱, 포커 류)

2.3.1 고스톱과 포커 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규제 지침(고시)의 마련

201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을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산업법 제38조 제8

항의 내용을 근거로 고스톱 포커 류(이하 ‘고포류’) 

게임과 관련하여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 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

으로 제한하고,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

니의 1/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소유한 게임

머니가 하루 10만 원 이상 감소하는 경우 48시간 

동안 접속을 제한하는 ‘고포류 게임의 사행적 운

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고시(안)에는 환전행위 및 명의도용 문제

와 관련해서 게임 상대 선택 금지, 게임 자동진행 

금지, 게임 접속 시 본인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초안을 행정예고 하여 2013

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소속 규제

개혁위원회의 철회 결정10)으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시 해당 규제가 관련사업자들

10)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법률이 아닌 고

시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을 이유로 철회결정을 내렸다(Gamedonga News, 

2013). 

2.3.2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고포류 웹

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에 대한 고시

(안)｣ 철회결정에 대하여 철회이유가 규제의 내용

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규범 형식에 대한 지적이

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게임산업법 시행령의 개

정을 추진하였다.

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게임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초 고시 수준으로 

준비하였던 고포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내용

을 그대로 승계하되, 규범형식을 대통령령으로 변

경하였다. 또한 업계(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마련

한 게임시간 축소, 상대방 선택금지, 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기구 조성 등의 고포류 게임에 대

한 자율규제 방안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도

록 기술적 제한방법을 활용하는 랜덤매칭 만으로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어렵고, 게임머니의 사용한

도를 위 조치와 동시에 설정하여야만 사행화를 막

을 수 있다하며 입장을 정리하였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

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달에 30만 원

으로 제한하는 게임머니 결제 내용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 없이 심의를 통과시켰으나, 한판에 사용

되는 게임액수 제한에 있어서는 1만 원에서 3만 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

선을 권고하고. 또한 하루 10만 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는 경우 48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24시간

으로, 본인인증의 경우 분기당 1회로 완화하여 개

선할 것을 권고하였다(Regulatory Reform Commi-

ttee, 2013).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적으로 게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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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 제28조 제8호에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영업질

서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은 

시행령 제17조에서 별표에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 

하는 형태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Table 3> Comparison Before and After Revised 
Bill of Regulatory Policy on Games such 
as Go-and-Stop and Poker

Regulation 
content

Previous 
bill

Revised 
Bill

Payment of 
game money

300,000 Won per 
person per month

Same as previous 
bill

Game 
money

10,000 Won per 
person per trial

Autonomously 
decide within 
30,000 Won per 
trial per person

Usage 
limit

Limit usage for 48 
hours if one 
spends 100,000 
Won per day

Limit usage for 24 
hours if one 
spends 100,000 
Won per day

Identification Every access
1 time for each 
quarter

2.3.3 역차별문제와 불법 웹보드 게임으로 인한 

게임사행화

해외 게임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포류 게임

의 경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한 없이 서비스되

고 있음에도, 국내 게임제공자가 지켜야 하는 규

제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어 국내 산업에 대한 역

차별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고포류 

게임의 경우 모든 게임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풀배

팅이 가능하고, 게임머니의 1회 구매 한도액도 특

별히 정하는 바가 없어 정부가 제기하는 사행성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

다. 페이스북의 경우 미화로 하루 250달러를 결제 

금액으로 자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매일 게임

머니를 결제할 경우 약 1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된다. 또한 불법 온라인 배팅사이트로 인한 사행

행위 조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법령의 개

정으로 인한 일괄 규제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

속을 통하여 역기능을 해소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

할 수 있다(Hwang, 2011; Jung et al., 2011).

고포류 게임과 같은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

정책은 게임의 속성에 부합하는 규제수단들을 동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도박에 대한 규제수

단들을 동원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합법적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강력한 규제수준을 맞

추어 이용자가 흥미를 잃는 경우, 오히려 사행성이 

강한 불법 웹보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수단의 적합성과 

산업계에 대한 침해정도를 판단하였을 때 정부의 

규제 지향적 혹은 규제 편의성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발생의 지점을 세밀하게 이

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Hwang, 2011). 

2.4 현행 게임 규제 문제점 및 한계

게임규제의 목적이 청소년보호에 있다는 것과,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차원

의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가 보다 세밀하게 선

행되어야한다. 규제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법리

적 접근이 없이 현상과 문제에 천착하여 사회전체

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새로운 오류가 발생

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

다 객관적인 법리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보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게임의 이용 제한

을 위한 방법 밖에 없는지, 청소년 범죄 등 사회문

제 억제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노력과 게

임규제 정책의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하

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청소년층의 교육과 가정역할이 순기능 하도록 정

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확인

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게임규제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

면, 청소년보호 및 사행성 방지 등을 목적으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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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gal Grounds and Contents for Each Regulatory Policy 

Category Legal grounds Major content

Forcible 
shut-down 
system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6

Prohibit juveniles under 16 to access Internet games from midnight to 
6 a.m.

Optional 
shut-down 
system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3, Section 1

Provide game usage information to oneself and a legal representative more 
than 1 time in a month for juveniles under 18, and limit game usage hour 
upon request of oneself or a legal representative

Limit web 
board gam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8, Section 8

One cannot purchase more than 300,000 Won of game money in a month, 
one-time-betting size lower than 10,000 Won, limit game access for 28 
hours if one losses more than 10,000 per day.

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나 순기능을 몰이해 하고, 

이용자의 의사결정권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기여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

제목적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규제수단이나 범위가 일괄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해당 규제가 당초의 목적달성 보다는 산업

발전의 저해나, 이해관계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

게 침해하는 형태로 형성되는 경우 또 다른 폐해

가 발생되기 마련이다. 

3. 바람직한 게임규제를 위해 고려 
하여야할 인터넷 및 게임의 
특성과 법이론

3.1 인터넷의 속성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어왔다. 특히, 인터넷이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면

서 세계 어디서나 기존의 미디어 환경과는 다른 

인터넷에 주목하게 되었다. PC와 웹 서비스를 중심

으로 기존 인쇄매체, 방송매체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던 인터넷은 최근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과 

더불어 실제 일상 정치활동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

져오는 가공할 파괴력을 실증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디지털 전자매체는 기존의 아날로그 전자매체

가 형성시켰던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

이션 환경을 다시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변

화시키고 있다. 탈 중앙화된 분배구조와 정보수문

장의 부존재, 무한한 정보생산능력과 정보유통채

널의 존재,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극복, 

매우 저렴한 정보생산과 유통의 비용, 정보전달의 

쌍방향성, 정보구성의 연상적 구조(Hypertext), 상

대적 익명성, 암호도구의 사용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은 인류역사상 유례없이 사상과 정보의 자

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표현매체로 

등장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표현 촉

진적 매체’이자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라고 판단

한 것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11) 즉 

오늘날 인터넷은 거대하고 주요한 미디어로 성장

했고 이러한 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단지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Jung et al., 2002).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인터넷이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제대로 인

식하고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 하는 내용

의 정책 및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11)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

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

양ㆍ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ㆍ유형화를 통한 명

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

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

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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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라인 게임의 특성

온라인․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게임 산업의 성

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정도로 성

장한 점을 상기할 때 산업에 대한 규율 태도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디지털 게임은 미디어이면서 동시에 

콘텐츠라고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Jeon, 2009). 

따라서 인터넷이 가지는 속성, 디지털 콘텐츠로서

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 혹은 게임물은 우선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

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

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

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

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

다고 할 것이다(Hwang, 2011). 게임 콘텐츠는 창작

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로서의 저작

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의 보호대

상이 된다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전략적으로 상업

화 되는 경우 각기 특성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로

서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게임자체로서의 서비

스 외에 부가적인 사업영역으로의 확장․발전을 모

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온라

인 게임은 산업적인 측면이나 개인의 일상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디지털 융합 

환경의 영향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

양한 콘텐츠의 상호 결합과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의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여가와 문화향유 

영역에 있어서도 그 의미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

로 정책적 대응의 신중함이 필요하다(Bae, 2011). 

3.3 국가경제발전과 게임산업

우리 헌법은 제119조에서 제127조까지 9개의 경

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헌법의 규율범위를 감안할 때 양적 규모

만으로 보아도 상당한 비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 경제정

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경제민

주화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제127

조에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발전 및 정보의 개

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

시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헌법상 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전체 헌법의 일부로서 ‘경제에 관한 국가

의 법적 기본질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경제에 

관한 사항이 국가를 형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중요

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

요가 있다(Lee, 2013).

<Table 5> Statistics for Game Industries

Classifi
cation

Game industries statistics 
(million Won, %, number of people)

2010 2011 2012

2013
(cumulative 

of 3 
quarters)

Total 
revenue

7,431,118 8,804,740 9,752,538 7,224,161

Export 
revenue

1,857,072 2,635,172 2,973,742 2,381,584

Approx. 
25% 

compared 
to Total 
revenue

Approx. 
30% 

compared 
to Total 
revenue

Approx. 
28.5% 

compared 
to Total 
revenue

Approx. 
32% 

compared 
to Total 
revenue

Workers 94,973 95,015 94,763 93,543

Data：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3 3rd 

quarter annual contents industries trends 

analysis report, 201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임산업의 경우 매출액

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

이나 고용 모든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기

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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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23%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 게임은 한국이 주

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은 지난해 수출 규모가 영화 

산업의 50배에 이르는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유발 효과, 1

인 창조기업 용이, 모바일․SNS게임 등 새로운 업

종에 청년과 여성 등이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형 산업이다. 

또한 콘텐츠산업은 10억 원 매출 대비 18.3명 취업

유발 효과를 유발하여 제조업 9.5명에 비해서 약 두 

배 가량의 매출대비 고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

는데(Kang, 2012),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고용률 증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경제헌법원리에 비추어 봐도 창

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은 진흥적 

․육성적 형태의 정책지향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행 규제가 특히 직업의 자유 차원에서 

온라인 게임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게임산업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규제가 설계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또한 

현행규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심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실

적으로 게임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다른 여러 나

라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게임 관련 전문 인력들

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

면,12) 경제원리적 측면에서의 규제재검토는 상당

히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3.4 청소년 등 보호대상과 규제의 목적

3.4.1 게임규제와 청소년보호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과 각종 매체물에 관한 

12) 지난 지스타 2013년 ‘한․독 게임산업 세미나’에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연방주 경제개

발공사 담당자가 한국 게임개발사가 독일에 와서 사

업을 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법령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청

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비교적 강

하게 규제하고 있다(Kim, 2012) 더욱이 온라인의 

활성화와 폭넓은 대중화, 비교적 어린나이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정보통신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정

보통신 환경에서 청소년보호의 중요성이 자연스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환경을 통

해 10대 청소년층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튼 폰의 보급까지 확산됨에 따

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이 용이해지면서, 어떠한 매체보다도 정보통신 환

경에서의 청소년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

간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보호가 중요시 되는 이

유도 이러한 이용현황 및 환경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게임산업의 규제는 법리적으로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가 상존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복잡한 영역인 것이다

(Lee, 2006). 

더군다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접

근은 앞서 규제방향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게임의 영역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여 거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청

소년보호는 특히 교육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교육환경, 

학교 등 사회의 교육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사회로의 전이가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사회에서 올바른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두텁게 고려되고 있지 못한 현실 등은 아쉬운 점

이다. 학교교육을 통한 정보통신매체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교육과 연습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

정에서 부모를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육이 청

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가정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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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청소년을 보호하

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렇듯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수요의 도출과 

개발이 헌법상 문제나 정책상 혼선을 방지하는 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게임 규제의 내

용은 편의적이고 과잉적인 대응이라 보여진다. 

3.4.2 게임의 과도한 이용․중독 등의 예방과 

보호

인터넷 중독13)의 유형은 게임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

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게임을 조절하지 못하

는 게임 과몰입과,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온라인

으로 타인과 소통하지만 반면 오프라인 사회활동

이 감소하여 현실에서는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져 

지속적으로 사이버 소통에 집착하게 되는 관계 중

독, 단순한 호기심에 따라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

이 이 나라 성 정체성의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인터넷 음란물 중독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쇼핑이나 검색에 과도하게 몰입

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대로 

흡수하여 몰입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콘텐츠와 관

련한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이 대두되고 있다(Lee 

et al., 2010). 

동일한 정도의 사행성, 중독성을 가지는 게임이

라고 하더라도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고 정체성

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더욱 민감

하게 수용될 수 있으며 게임물도 의사의 표현을 

매개하는 수단인 점에서 다른 매체들과 마찬가지

로 폭력성, 선정성과 같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게임물의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

효성과는 다르게 규제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할 수 있는 주요한 규범적 요인이 된다. 

1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 “‘인터넷 중독’”이

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

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

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4.3 사행행위 방지

게임산업법상의 ‘사행성게임물’이라는 개념범주

는 진흥의 대상이든 규제의 대상이든 간에 게임산

업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게임물’과

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즉 표현에서 ‘게임

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게임물’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도박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도박 시장은 최근 5년 새 78%나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불법도박 시

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탈세, 일확천금 풍조의 확산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박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행성이 높은 게임

의 경우 법정 게임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규율

하고, 게임으로 분류된 경우 불법도박적 성격이 생

성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3.5 합리적 규제방식의 모색

게임물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

는 것은, 결국 게임규제정책이나 게임규제방식에 대

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입법의 한계원리, 

예컨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

확성의 원칙 등이 게임물을 규제하는 입법의 헌법

적 한계원리로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Hwang, 2011).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한 대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내용규제를 도모하고자 하

는 권력자나 입법권에 대하여 보다 ① 명확하고, 

② 과잉되지 않은 비례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입법권에 대한 사후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인터넷상 내용규

제는 대체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나 청소년보호 

등 일정 목적에 따라 형사적․행정적으로 제재하

고자 하는 양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죄

형법정주의의 엄중한 요청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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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리고(Seong, 2012) 그 규제

의 목적이나 수단 등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수범

자의 예측․기대가능성에 비추어 과잉되지 않은지

를 구체적으로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3.5.1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주

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

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

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

법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14) 이는 소위 인터

넷에서 내용규제에 관한 입법이 수범자의 예측가

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것

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

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Heo, 2012), 이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

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

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 규

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5.2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함께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요

한 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근거한 과잉금지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원리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도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표현의 자

유의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은 위에서 본 명확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

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

14)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원칙과 조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15) 라고 하여 

규범의 명확성과 함께 과잉금지의 원칙이 함께 조

화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중략)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

애를 초래 할 수 있으며(중략), 이 분야에서 규제

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16)라고 하여 수단의 적합

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17) 

이는 후술하는 규제 설계시 제도의 수용정도 및 

실효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규제를 형성하여야 한

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내용규제 법령에 요구하고 있는 합헌기준

은 법규의 명확성을 기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혼란 

없는 예측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규제의 수

단과 정도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유효하고18) 합헌적 수단인가, 그리고 그것

이 다양한 수단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정도를 유지

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19)

3.6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수단은 규제가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하

15)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16)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17)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서는 주요 심사대상이 명확

성의 원칙에 국한하였으나, 재판관 소수의견에서 심

사대상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

을 아울러 적시하고 있다. 

18) “우리 재판소가 방법의 적절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

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

인가 하는 점에 한정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2헌바80 등.

19) 물론 규제를 통한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의 균형성 유

지도 주요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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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하는 규제수

단은 목표달성의 불가능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둔 사례가 많아 

게임이용 차단효과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라거나(Yonhap News, 2011), 국내 3개 게임업체

의 대표적인 전체 이용가 등급 게임 6종의 심야시

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평균 동시접속자수치를 

강제적 셧다운 전․후 한 달 비교해본 결과 불과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사례는(Yonhap 

News, 2012), 우리 게임규제의 설계 단계에서 그 수

단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되

돌아보게 한다.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등 역기능 대

응의 근본목적이나 취지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게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상을 

전달하는 통신자체를 하루 일정시간동안 차단한 

규제가 실효적이지 않다면, 이를 통해 제한된 사

상과 표현의 자유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셧다운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우리 헌

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

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

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판소의 합헌결정이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

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강제적 셧

다운제도가 결론적으로 비록 우리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규제수단의 효

과성,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

문이다.21) 

20) 헌법재판소 2014. 4. 24. 2011헌마659.

이러한 실효성 문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에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7

월 1일 국내 주요 16개 온라인 게임사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내 주요 온

라인 게임업체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선택한 계

정 수는 4만5328개였다. 지난 해 7월 제도 시행 초

기에 비해서는 3배 가량 늘었으나, 국내 700만 명

가량의 전체 청소년 수에 비하면 1%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액티브 유저

(게임 회원 가입자 중 실제로 게임을 활발하게 이

용하는 사람) 중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택 비율은 

2.89%로 작년 7월 0.43%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역시 많지 않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한 사람

이 여러 개의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Herald Economy, 

2013).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개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시간

을 설정하고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자녀가 하는 게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들어가 

게임시간을 설정하기는커녕 자녀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

다. 반면 자녀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여전히 

게임을 즐기고 있다. 

3.7 비과학적 근거에 따른 규제 문제

비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규제문제도 위 규제

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최근 정부의 게임물 규제정책은 청소년 

자살․청소년범죄․학교폭력 등 특정한 사회이슈

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신속하고도 강

력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정

책이 우선적으로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되

돌아 볼 필요가 있다. 

21)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검

토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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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

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

서 도입 되었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자에 대

한 게임중독 유발 가능성과 비교적 거리가 먼 게

임사업자의 재정․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게임 등에 대한 자가 중독

성 진단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확실성도 담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Yonhap News, 2014), 

현재 논의되는 쿨링오프제 역시 규제시간 산정을 

위한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

이다(Jo, 2012).

4. 게임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

4.1 구성원의 참여와 공론을 통한 규제설계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양식이나 사고 체

계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지만, 행위자들

의 지속적 노력이나 단체행동의 영향으로 변화와 

수정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거시적인 차

원에서 오랜 시간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정착된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경제적 자본주의는 물론 미

시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도 제반 여건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삶의 산물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Bae, 2011). 

물론 제도를 설계하면서 정책적 목적의 달성이 우

선되어야 하겠지만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급하게 마련된 셧다운제는 본인확

인절차를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부모들

이 자체적으로 이용시간을 선택하여 자녀의 게임 

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더라도 방법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는 등 절차 수행 방식이 번거로워 이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의 경우 그 속성상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영역이고 중요한 가치에 대한 훼

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하는데, 정부의 불신과 현상

의 치유에 급급한 과도한 대응이 참여자의 자발적 

노력과 인식변화를 가로막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

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2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규제설계

정부의 게임물 규제정책을 통하여 정책목표인 청

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면밀한 실

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제

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역기능 상황이나 피해가 심각하다는 현

실인식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수

단은 강력한 제도적 규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버리는(shut down) 규제수

단은 적어도 다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없

을 때 가장 최종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제시

되었어야 했다. 당초부터 강력한 제도적 수단을 

처방하였음에도 현재의 사회문제가 좀처럼 해결되

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정책적 고민은 커질 수밖

에 없다. 

업계 차원에서도 시장이나 산업의 보호 필요성

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의 중

독성이나 사행성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지표화 하고 

해당 성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체적 노

력을 통한 역기능의 해소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사회가 원하는 자율규제의 핵심이다. 

4.3 실효성 확보 및 중복 규제 방지

규제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

될 때 정부의 대응은 업계나 이용자 등 시장구성

원에게 그리 큰 신뢰를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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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urrent Situation of Game Regulation and Desirable Regulatory Direction

Contents of 

regulatory
bill

Forcible shut-down Optional shut-down

Random matching,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betting and amount, 
regulation on web board game 

such as access restriction

Regulation

purposes

Prevent game addition by 

limiting usage hour

Restrict children’s usage hour 

through parent managements

Prevent privatization and 

game addiction

Side 

effects

∘Violates self-decision-making 
of juveniles

∘Violates parental custody

∘Dual regulation

∘Ancillary cost for business 

operators occurs
∘Dual regulation

∘Reverse 

discrimination(business 

operators overseas)
∘ Increase in illegal and 

speculative web board game

Theory
of

law

∘Harmony of juvenile 
protection and purposes

∘Guarantee parental custody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Harmony of juvenile protection 

and purposes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Guarantee freedom of 

occupation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Guarantee freedom of 

occupation
∘Guarantee equal rights

Regulatory

direction

∘Apply principle of disclosure 
and proportion in the

principle of regulation

and legislature
∘Secure regulatory effectiveness

∘Prevent duplicated regulation

∘Autonomous regulation
construction and process of 

speculation

∘Apply principle of disclosure 

and proportion in the principle 
of regulation and legislature

∘Secure regulatory effectiveness

∘Prevent duplicated regulation
∘Autonomous regulation 

construction and process

of speculation

∘Apply principle of disclosure 

and proportion in the principle 
of regulation and legislature

∘Secure regulatory effectiveness

∘Prevent reverse discrimination
∘Autonomous regulation 

construction and process

of speculation

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거나, 일몰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정된 규제

는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합리화 시스템 

구축으로 보완될 수 있다(Jo, 2012). 

또한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시장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를 고르게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공

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책 설계시부터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용성 높

은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종 게임 중독 대응입법이 최근 경쟁적

으로 시도되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재삼 가중하

는 규제가 남발하고 있는 구조는 반드시 뒤돌아보

아야 할 문제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

책적, 입법적 대응은 한편으로 당연한 책무라고 

할 것이나, 게임규제 정책과 다른 정책간의 중복

으로 인한 이중규제 문제는22) 자칫 규제의 목적을 

넘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이중규제를 

넘어서 다중규제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은 게

임업계의 애로사항을 단순히 투정이나 졸렬한 이

익투쟁으로 폄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을 의미한다. 이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혼란을 최

소화하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 가운

데 종합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범 정

부수준의 추진체계를 통해 세밀한 정책조정을 추

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22) 게임사업자가 직접 준수하여야 할 규제법령과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법, 여성가족부

의 ｢청소년보호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

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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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정보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게임의 이용형태도 

많이 변모하였으나, 정보통신 서비스의 하나로서 

온라인 게임의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

한 수준으로 확대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정

부 또는 입법자가 제시하여온 게임에 대한 규제 

방식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규제목적과 대상이 있는 경우 필요성과 규제 방

식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 대상에 대한 속성을 살피

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터넷 혹은 온라인 게임 등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헌

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규제가 형성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해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속성과, 온라인 게임이 가지는 특성들을 살

펴보았을 때, 기존에 추진되어온 혹은 추진예정인 

규제 등에 있어서 규제 형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

토가 일부 성실하지 못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설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

니라, 법치주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대응 방

식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규제

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하며,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

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

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게임산업의 발전과 역기능의 해소

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서 지금 우리 정책결정자와 입안자들, 그리고 이

해관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게임의 역기능

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입법적 시도에 대

한 평가와 규제설정의 합리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단순히 규제설정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별 구체적 규

제내용에 대하여 목적 달성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제설

정 방안을 토대로 과도한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여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Bae, Y., “Social meaning of online games and 

perspectives of public regulation”, Social sci-

ence collection of treatises, Vol.14, 2011, 

136-147.

Gamedonga News, “Game portals took a breath, 

web board game regulatory bill withdrawn”, 

2013.

Heo, Y., Korean Constitutional Law, 7th edition, 

Seoul：ParkYoungSa, 2011, 584.

Herald Economy, “Only 1% of juveniles use … 

‘Optional shut-down system’ dismissed”, 

2013.

Hwang, S.G.,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Regulations of Gambling Style 

Online Weboard Ga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 Regulation, Vol.4, No.2, 2011, 42- 

46.

Jeon, K.R., Digital game, Gamer, Game culture, 

Communication Books, 2009, 8.

Jo, H.G., “Discussion of introducing ‘Cooling-off 

system’ and future tasks of regulatory policy 

on games”, Issue and Point, Vol.393, 2012, 

3-4.

Jung, H.K. and S.K. Song, “Legal Issues in the 

On-Line Game Regulation and its Solutions”,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Game Regulatory Law and Policy in Korea    163

Journal of Law and Economic Regulation, 

Vol.4, No.2, 2011, 8-16.

Jung, J.H., J.H. Jeon, I.H. Lee, J.B. Lim, and S.G.  

Hwang, Research on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regulations on that, 2002, 

72.

Kang, I.H., “Analysis on employment effects of 

contents industries and direction of employ-

ment policies”, Kocca focus, Vol.49, 2012, 8.

Kim, J.H., “Age grading system for German ju-

venile protection and Liste der jugendgefa-

hrdenden Medien”, KyungHee Law Review, 

Vol.44 No.2, 2009, 72.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Feasibili-

ty analysis for regulation and legislature of 

game overindulgence, 2011.

Kwon, H.Y., “Liabilities and its Limitations of 

ISP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Inter-

net：Focusing on the Internet Shut-down 

System”, Journal of Media Law, Vol.10, 

No.2, 2011, 14-16.

Lee, G.J., Y.S. Ko, M.S Choi, I.S. Choi, H.K. Kim,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egislature to 

prevent and address Internet addition, 2010, 

7-8.

Lee, J.H., “The economic constitution as a basic 

legal order of the State on the economy”, 

Public Law Journal, Vol.14, No.2, 2013, 297- 

298.

Lee, M.Y., “Administrative law consideration re-

garding regulation on game industries”, In-

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olicy, Vol. 

18 No.14, 2006, 41-4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ports 

and Tourism, “MCST pursues measures to 

prevent privatization of web board games 

again-cut off speculative operation of web 

board game through revision of reinforce-

ment ordinance of game law”, 2013.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esult report of 

hosting 310th plenary committee, 2013.

Seong, N.I., Constitutional Study, Gyeonggi：Bo-

bmunsa, 2012, 559.

Yonhap News, “Domestic prevalence rate of in-

ternet and game addiction is low”, 2014.

Yonhap News, “One month of shut-down sys-

tem … Kids sniff”, 2011.

Yonhap News, “Only 4.5% decrease in game ac-

cess at late night by juveniles after shut- 

down system”, 2012.



164 권 헌 영

 About the Authors 

Hun-Yeong Kwon (khy@kw.ac.kr)

Professor Hun-Yeong Kwon is currently a Professor in Law at Kwangwoon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Law from Yonsei University in 2005. 

His major is Administrative Law and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Internet Law, Information 

Security Law, Privacy Law, Legal Informatics, E-government Law and 

Policy etc.


